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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farmland inheritance as well as farmland pension plan of rural elderly households, and to compare the trends between 2010 and 2015, taking living deprivation into account. The dimensions of living deprivation were identified by factor analysis and the result was a three-factor solution for both years but the items of each factor were different. The causation effect was identified by regression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ption of farmland pension and living deprivation dimensions were stressed throughout on the intention of farmland inheritance showing that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exists in both years. But the impacts of leisure activities and health care deprivation on the intention of farmland inheritance were different year by year. Considering farmland pension plan, the intention of farmland inheritance and perception of farmland pension system were significant in both years. The yearly difference is that the impact of hearth care deprivation was strong (odd ratio=53.33) in 2015 but it was not significant in 2010.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identifying the determinants of farmland inheritance and farmland pension plan for rural elderly are discussed, and policy implications a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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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지속적 경제개발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고 국민 일인당 소득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소득 증가와 더불어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높아져 과거의 기본욕구 충족 단계를 벗어나 문화여가를 포함한 생활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불균형 문제가 야기된 것도 사실이다. 양적 풍요 뒤에 가려진 지역 및 세대 간 소득분배 불균형은 다양한 사회과제와 맞물려 있다. 지역과 세대 간 소득분배 불균형을 반영하는 대표적 현상은 바로 농촌노인의 빈곤 문제이다.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60.4%가 연소득이 일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또는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고, 30.2%가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돈이 없어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김영주, 2008). 문제는 절대적 빈곤 뿐 아니라 상대적 빈곤에서 농촌노인 가구의 빈곤율이 더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박탈이 절대적 차원의 물질적 결핍에서부터 정서적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해 준다. 농촌노인의 생계문제가 부각되면 논의 방향은 자연히 농지상속 및 농지연금에 맞추어진다. 이유는 저소득층으로 내려갈수록 농촌노인의 비율이 높고 또 이들 다수가 논밭 등 농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노인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영농이 어렵고, 영농에 참여할 젊은 세대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인구 구성비를 보면 총인구 대비 농촌인구가 2005년에는 18.2%였으나 2020년에는 13.9%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도 2005년에 18.5%였으나 2020년에는 27.2%로 증가할 전망이고, 노령화 지수는 2005년의 108.2가 2020년에는 301.9로 급증할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4). 잠재인구 구성비를 보면 가까운 장래에 농촌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령농가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는 현실적으로 영농이 어려운 고령층이 소규모 복합 영농으로 빈곤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이미 노동한계 연령에 도달했지만 계속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사회적으로 농촌노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이유는 다수가 생계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농촌에서 고령층으로의 전환 자체가 노후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생활과 보건의료를 포함한 생계항목에 대한 수요는 노인가구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한다. 필요와 욕구는 건강과 활동성, 농지상속을 포함한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과 그렇지 못한 노인의 욕구는 분명 차이가 있다. 영농이 가능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은 경제력에서 차이가 나므로 생활표준이 다를 것이다. 농지상속 의지가 있는 노인 또는 농지연금을 신청할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생계수준도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생계비에 영향을 미쳐 각기 다른 차원을 형성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노인가구의 생계차원은 그들의 목표와 가치를 바탕으로 한 생활양식의 표현결과이다(Magrabi and Chung, 1992).

      농지상속과 농지연금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생계박탈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생계박탈 정도에 따라 자녀에게 농지를 상속할 것인지 아니면 농지연금을 이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지는 농촌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며 노후보장의 수단이다. 전통적으로 노인들은 땅과 토지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해 왔고 그로 인해 고령으로 영농이 어렵고 농가소득 부재와 더불어 겹치는 빈곤 속에서도 농지를 토대로 노후생활자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경향이 있다. 이유는 부모자녀 간의 뿌리 깊은 상속동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상속 대상인 자녀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적인 것이 현 실태이다. 통계에 의하면 노인 빈곤율이 전체 노인의 절반에 가깝고 OECD 평균보다 4배 높다. 그리고 OECD 국가 노인들은 연금 등 공적소득이 70%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17%에 불과하다(김영근, 2015). 이런 실태를 고려한다면 농촌노인의 빈곤과 박탈감이 정서적·심리적 위축 및 우울을 초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삶의 의욕 저하와 더불어 육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인복지정책의 초점이 경제성장기인 1970년대에는 물적 재화의 부족과 절대적 빈곤에 두었다. 물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된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사회적·심리적 빈곤이 계층 간 박탈감으로 이어지면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문화적 활동에 대한 접근성 제한 등의 비물질적, 정서적 박탈이 논점으로 대두되었다(심영, 2015; Bourguignon and Chakravarty, 2003). 따라서 이제 노인문제를 보는 시각을 단순히 저소득 문제가 아닌 생계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농촌노인이 경험하는 상대적 박탈감에 초점을 두고 농지상속 및 농지연금이용 여부와의 관련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가구의 생계박탈 구조 특성과 반영된 욕구를 알아보고 농지상속 및 농지연금이용 여부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한다. 연구 초점을 농지연금제도가 출발한 2010년과 5년이 경과한 2015년간의 추세 변화를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데 둔다.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노인의 생계박탈감이 어떤 차원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알아본다. 둘째, 농지상속 및 농지연금이용 여부가 생계박탈차원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한다. 셋째, 농지상속 및 농지연금이용의 결정요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고령화와 농지연금
        농촌인구는 2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며, 노인 농업인의 연령은 해마다 평균 1.1세씩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4). 농촌인구 다수가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이러한 빠른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현상이다. 60세 이상 잠재적 고령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농촌은 절반 이상이 고령농가로 채워질 전망이다. 원인은 농가인구 자체는 감소하는데 비해 고령농가 비율은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2000~2014년 동안 전국 농가인구는 31.7%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 고령농가는 17.4% 증가하여 농촌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정훈, 2016). 문제는 고령화와 더불어 생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노인빈곤 및 생계문제가 시급한 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고령농가는 농지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농이 어려워 실질가처분 농가소득은 정체 상태에 있고 최저생계 이하의 빈곤가구 비율이 높다.

        OECD 국가들 중 한국노인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데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5). 이는 OECD 평균의 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된 원인은 공적연금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OECD 국가의 노인가구 소득원은 약 70%가 공적연금이지만 우리나라는 17%에 불과하고, 농가소득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노후보장체계 중 국민연금제도가 외형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미 중장년층에 도달한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지 않아서 지급받는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고, 고령농업인의 55%가 연금 미수급 상태이다. 그리고 연간 5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농가(45%)를 포함하면 대부분의 농가가 빈약한 소득 및 연금혜택을 받고 있어 농촌노인의 연금수혜는 사실상 명목뿐이다. 이러한 열악한 경제적 환경이 농촌노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의 또 다른 문제는 노인부양비가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노인부양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100명당 18명이었으나 2060년에는 동 비율의 4.5배인 81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통계청, 2016).

        노인부양과 관련된 통계적 전망은 장기적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안정을 위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할 젊은 세대와 부양을 받아야 할 노년층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도시노인과 달리 농촌노인은 다수가 논과 밭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고령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지를 유동화하여 매월 일정액을 생계비로 지급받는 농지연금제도가 있다. 따라서 이를 활성화하면 노인들이 고된 영농에서 탈피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제도는 국가적으로 노인부양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고령농업인은 연금을 통해 생계비나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농지연금은 농촌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연금제도의 정착과 농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노인은 전국에 55만여 명에 이르는데 이들 모두가 농지연금 가입 대상자라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농지연금 가입자 분포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4천여 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5,200명 정도로 30% 증가하였고, 2016년 2월까지 5,60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6). 그러나 2010년에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되고 난 다음 5년이 지난 현재 가입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아직 가입비율 자체는 저조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농촌노인들이 생활고 속에서 농지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농지상속 동기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2. 농지상속과 생애주기이론
        농지상속을 생애주기이론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이론(life cycle theory)에 의하면 농촌노인이 영농기간 동안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는 이유는 은퇴기의 생활보장을 위해 생계비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생애주기 논리를 적용하면 영농에서 은퇴한 후의 자산은 연령 증가와 더불어 감소하고 상속동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사망 시점의 자산은 0이 되어야 한다(Hurd, 1987; Modigliani, 1988). 즉 생애주기이론은 상속동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상속 의지가 있다면 현재의 생계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것이다(Kopczuk and Lupton, 2007).

        생계비와 생계박탈감이 상속동기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시각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 첫째, 농지규모 및 농지가격이 상속동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은퇴 후 자산은 급격히 감소하여 사망 시점에 0이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둘째, 만약 상속동기가 영향을 미친다면 자산 중에 세대 간 이전에서 차지하는 상속자산의 변화 비율을 규명해야 한다. 이 두 방법을 적용한 연구들을 비교하면 분석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첫 번째 방법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은퇴 후 자산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속동기가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Hurd, 1987; Austrian, 2002).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은퇴 후 자산이 증가하거나 완만하게 체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미래에 생계비가 어느 정도 들지, 보건의료비가 어느 정도 필요할지 모르고 또 사망 시점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Shin, Chung, and Tong, 1991; Crown, 2002). 둘째, 상속동기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증적으로 생애주기 모형을 적용한 Kopczuk and Lupton(2007)의 연구에서는 전체 노인의 70%가 상속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할 경우 상속동기를 가진 노인은 연간 4천불 이상의 생계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opczuk and Lupton은 노인들이 사망시점에 자산이 0이 아니고 남아 있는 것은 미래생활에 대한 불확실 때문이 아니라 상속동기로 인해 생계비를 줄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농지상속과 인과관계가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땅에 대한 애착과 상속동기를 주된 요인인 것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농촌을 기반으로 확대가족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던 시절과 달리 농촌에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녀도 많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역 간, 세대 간 불평등 심화와 노인의 생계문제로 인한 박탈감 등의 사회적 과제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농지상속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생계박탈감은 반듯이 고려되어야 한다.

      

      
        3. 생계박탈감
        박탈감은 필요한 가치 또는 기대되는 가치가 결핍되었거나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며 특성상 절대적 박탈과 상대적 박탈로 구분된다. 절대적 박탈은 특정 가구의 필요 수준과 현재 충족된 수준 간의 비교에서 결핍되었거나 부족한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절대적 박탈은 객관적 지표(빈곤선, 최저생계비 등)와 특정 가구의 소득 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부족분을 나타낸다(김미곤, 2012). 그러나 상대적 박탈은 기대 가치와 성취 능력 간의 격차에 대한 열등감, 결핍 등의 감정과 정서를 반영한다(심영, 2015). 중요한 점은 절대적 박탈과 상대적 박탈 모두 결핍 정서를 야기하므로 노인가구의 경제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불평등이나 열등감 정도는 절대적 박탈보다 상대적 박탈이 더 심각하다(이웅, 임란, 2014)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은 개인 및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평균 자원과 비교되는 개념이므로 생계박탈에서는 생계비의 절대적 필요 대신 사회적 필요라는 개념이 강조된다(Walker and Smith, 2002; Walter and D’Ambrosio, 2007). 박탈은 인지하고 경험하는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Magrabi and Chung(1992)은 빈곤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충분하므로 상대적 박탈 상태를 파악해야 하며,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박탈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양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빈곤이 결핍과 불평등 요소를 내포한다면 절대적 빈곤은 결핍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상대적 빈곤은 불평등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각각의 초점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것이 옳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람들이 느끼는 물질적 행복은 소득수준도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상대적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대적 박탈감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 노인의 경제적 복지는 물적 자원의 지배력이 아니라 물적 자원에 대한 인지와 다른 사람과 비교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 생계비에 근거한 평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농촌노인의 복지수준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자신의 생계수준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박탈감이다. 생계박탈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의 수준(level)과 기대 및 욕구를 반영하는 표준(standard) 간의 격차가 결핍감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욕구불만, 소외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심영, 2015; Magrabi and Chung, 1992). 상대적 생계박탈감은 급격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역 간,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현대사회의 복지영역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생계박탈의 속성과 구조, 상속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생계박탈은 필요한 가치 또는 기대되는 가치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반영하므로 현재 수준과 기대하는 표준간의 격차로 발생하는 욕구불만, 불평등, 소외감 등의 감정 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절대적 박탈은 자원 부족 및 결핍에 초점을 둔다면 상대적 박탈은 기대와 충족 간의 격차에서 비롯된 정서를 반영하므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영농이 어렵고 농가소득이 없어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농촌노인들이 주로 경험하는 정서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절대적 박탈과 상대적 박탈 모두 욕구불만, 불평등, 소외감 등을 야기하지만 영향력은 절대적 박탈보다 상대적 박탈이 더 심각하다(심영, 2015). 왜냐하면 욕구불만, 불평등, 소외감 등의 정서를 내포하고 있는 상대적 박탈은 불평등한 가치배분이 원인이고 사회정의가 왜곡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농촌노인이 인지하는 상대적 생계박탈의 심각성은 더 클 수 있다. Pettigrew(2015)의 연구에 의하면 상대적 생계박탈감은 심리적 스트레스, 우울증, 건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이론은 자산 축적의 주된 동기는 은퇴기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함이고 상속 동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만약 생애주기이론이 논리적으로 현상을 설명한다면 농지연금 신청여부는 상속동기와 인과관계가 없어야 하고 생계박탈감과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론적 관계를 실증적 검증은 통해 상속동기, 농지연금, 생계박탈감이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규명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설문지이며, 사회인구학적 요인, 생계박탈감, 농지가치 및 농지상속 동기, 농지연금 이용 여부 등을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에는 성별, 학력, 연령, 가족수 등이 포함되었다. 생계박탈감을 반영하는 항목은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구집기, 보건의료, 보건위생, 경조사, 문화여가, 교제 등이며 이를 통해 노인 개개인의 박탈지수를 산정하도록 구성하였다. 생계박탈감을 측정하는 문항은‘생활수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합니까?’이고, 척도는 5점 리커트형으로 1점은 ‘훨씬 낫다’를 5점은 ‘훨씬 못하다’를 반영한다. 농지상속, 농지연금 신청 여부, 농지연금제도에 대한 인식 등의 변수 역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2.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농지상속 동기, 농지연금 이용 여부, 생계박탈감 등에 대하여 5년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을 반복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라 관계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현상과 관련된 추세를 알아보았다.

        
          1) 농지연금 시행 1년: 2010년 자료
          2010년 자료는 10월 한 달 동안 영천, 성주, 합천, 상주, 문경 등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2 단계에 걸쳐 수집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연령별 분포와 가구규모를 고려하여 202가구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첫째, 세대원 중에서 자가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는 농가 즉 전업농가, 둘째, 세대원 중에 자가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 농가로서 농업을 주로 하는 제1종 겸업농가, 셋째, 농업을 겸업하는 농가, 넷째,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논이나 밭을 1,000㎡(10ha) 이상 경작하는 가구를 선별하였고 그 결과 167가구가 선정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1차 조사에서 선정된 167가구를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선정된 가구에 대한 정보 및 선별 기준은 구역별 읍사무소와 지역의 사회복지단체, 노인복지단체, 부녀회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송유진, 2004; 정경희 외, 2006)를 토대로 노인범주를 60세 이상으로 하였고 조사원이 조사대상 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면접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 농지연금 시행 5년: 2015년 자료
          2015년 자료는 10월~11월 두 달 동안 2010년 자료 수십 때와 동일한 지역인 영천, 성주, 합천, 상주, 문경 등에 거주하는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단계별 수집 과정 역시 동일하게 첫 단계에서는 연령별 분포와 가구규모를 고려하여 565가구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하였다. 1차 자료를 분석하여 전업농가, 농업을 겸업하는 농가, 논밭을 1,000㎡ 이상 경작하는 가구를 선별한 결과 542가구가 선정되었다. 이들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 가지 언급할 사항은 60대와 70대는 면접내용을 이해하고 응답에 일관성이 있었으나 80대 후반 노인들은 응답에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다수 있어서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낮출 개연성이 있는 사례는 제외하고 532가구를 분석에 적용하였다.

        

      

      
        3. 분석방법
        
          1) 농지상속 및 농지연금인식 차이
          성별, 학력, 연령, 농지가치 등의 분포가 2010년 자료와 2015년 자료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요인별로 농지상속과 농지연금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와 분산분석을 적용하였다.

        

        
          2) 생계박탈차원 : 요인분석
          생계박탈차원을 분석하기 위해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연구목적이 요인 간의 잠정적 차원을 규명할 때 또 분산구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을 때 적합하다. 요인분석은 다수 변인을 관련이 있는 몇 개의 요인으로 집약하는데 이 방법을 적용하면 변인 간의 공통요인을 찾을 수 있고 각 변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받는지, 공통요인의 구조적 특성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공통요인은 Cronbach's α를 통해 신뢰도 검증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요인들은 베리맥스 방법으로 회전하였다.

        

        
          3) 농지상속의 결정요인 : 회귀분석
          농지상속의 결정요인은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농지가치 및 농지연금인식, 그리고 생계박탈차원이 포함되었고 종속변수는 농지상속 의지이다. 생계박탈차원의 값은 요인분석에서 산출된 요인점수(factor scores)이다. 회귀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인데 이러한 문제는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로 진단하였다.

        

        
          4) 농지연금이용 여부의 결정요인 : 로지스틱 회귀분석
          농지연금 이용 여부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적용하였고, 독립변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농지가치 및 농지상속 의지, 생계박탈차원 등이다. 종속변수인 농지연금 이용 여부의 경우 농지연금제도를 이용할 계획이면 1의 값을,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오즈비(log of odd ratio)인 p/(1-p)로 전환되며 여기서 p는 확률을 나타낸다. 만약 한 노인이 농지연금을 이용할 의지가 있다면 p값은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이다. 여기서 로지스틱 계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에 의해 측정된다. 로지스틱 계수는 각각의 독립변수가 오즈비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나타내므로 계수 값(bj)이 정수이고 클수록 농지연금을 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말해 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2010년과 2015년 자료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교차분석과 t-test를 적용하여 알아보았다. <표 1>과 같이 성별, 학력, 연령 분포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자료의 분포가 동질적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농지가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5년 동안 농지감정 평가율이 상향 조정되어 농지가격 상승이 부분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일반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이 더 많아 현재 농촌의 인구분포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학력은 중졸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초등졸, 고졸 등의 순이다. 농지가치는 1억 미만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상대적 비율은 2010년 자료가 더 높았다. 1억~1억5천 미만과 1억5천~2억 미만 비율은 2010년 자료가 더 높았으나 2억 이상의 비율은 2015년 자료가 더 높았다. 평균 연령은 67세~68세이며 최저 60세에서 최고 89세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2010
              	2015
              	χ2 (t)
            

            
              	 % (N)
              	 % (N)
            

          
          
            	Gender
            	Male
            	43.1 (72)
            	47.4 (252)
            	0.92
          

          
            	Female
            	56.9 (95)
            	52.6 (280)
          

          
            	Total
            	100.0 (167)
            	100.0 (532)
          

          
            	Education
            	Under elementary
            	28.2 (47)
            	28.0 (142)
            	5.96
          

          
            	Junior high school
            	34.7 (58)
            	37.3 (189)
          

          
            	High school
            	27.5 (46)
            	20.5 (104)
          

          
            	2 years college
            	5.4 (9)
            	5.9 (30)
          

          
            	4 years university
            	4.2 (7)
            	8.3 (42)
          

          
            	Total
            	100.0 (167)
            	100.0 (507)
          

          
            	Farmland value
(unit:: hundred million)
            	Less than 1
            	45.5 (76)
            	 43.9 (209)
            	24.85***
          

          
            	1~1.5
            	21.6 (36)
            	19.9 (95)
          

          
            	1.5~2
            	21.0 (35)
            	10.5 (50)
          

          
            	2~2.5
            	3.0 (5)
            	 6.9 (33)
          

          
            	2.5~3
            	 6.5 (11)
            	 7.5 (36)
          

          
            	More than 3
            	2.4 (4)
            	11.3 (54)
          

          
            	Total
            	100.0 (167)
            	100.0 (477)
          

          
            	Age
            	 M (SD)
            	68.2 (8.5)
            	67.0 (8.6)
            	(1.63)
          

          
            	 N
            	167
            	532
          

        

        
          
            *p<.05
          

          
            **p<.01
          

          
            ***p<.001
          

        

        

      

      
        2. 농지상속 및 농지연금인식 차이
        농지상속과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연도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농지상속 의지는 변화가 없었으나 농지연금인식은 2010년보다 2015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에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되고 5년이 경과한 다음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인식 수준을 반영하는 평균은 높지 않았다. 농지상속 의지와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으나 학력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농지를 상속하겠다는 의지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초등졸 이하 집단이 3.61로 가장 높고 대졸이 3.10으로 가장 낮았다.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은 초등졸 이하 집단이 가장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연령은 높을수록 상속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80대가 3.71로 가장 높고 60대가 3.25로 가장 낮았다.

        
          Table 2. 
				
          

          
            Farmland Inheritance and Perception of Farmland Pension M(SD)
          
          

        

        
          
            
              	
              	Categories
              	Intention of
farmland inheritance
              	Perception of 
farmland pension
            

          
          
            	Year
            	2010
            	3.37 (1.02)
            	2.36 (0.86)
          

          
            	2015
            	3.41 (1.05)
            	2.55 (0.88)
          

          
            	t
            	0.44
            	2.47**
          

          
            	Gender
            	Male
            	3.34 (1.05)
            	2.56 (0.86)
          

          
            	Female
            	3.47 (1.04)
            	2.45 (0.89)
          

          
            	t
            	1.16
            	1.72
          

          
            	Education
            	Under elementary
            	3.61 (1.03)
            	2.64 (0.86)
          

          
            	Junior high school
            	3.31 (0.96)
            	2.53 (0.84)
          

          
            	High school
            	3.30 (1.05)
            	2.42 (0.89)
          

          
            	2 years college
            	3.28 (1.19)
            	2.28 (0.86)
          

          
            	4 years university
            	3.10 (0.96)
            	2.45 (0.91)
          

          
            	F
            	3.12**
            	2.42*
          

          
            	Age
            	60~69
            	3.25 (1.05)
            	2.46 (0.91)
          

          
            	70~79
            	3.62 (1.01)
            	2.57 (0.76)
          

          
            	above 80
            	3.71 (0.90)
            	2.61 (0.93)
          

          
            	F
            	11.137***
            	1.663
          

        

        
          
            *p<.05
          

          
            **p<.01
          

          
            ***p<.001
          

        

        

      

      
        3. 생계박탈차원
        생계박탈차원을 규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적용한 결과, 2010년과 2015년 자료 모두에서 아이겐 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이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78.5%(2010년)와 72.1%(2015년)를 설명하고 각 요인의 내적일치도를 나타내는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모두 0.8이상으로 높았다.

        
          1) 생계박탈차원 2010년
          2010년의 경우, 12개의 생계박탈 항목 중 교통과 통신에 대한 박탈감은 적재값이 0.4 이하로 나타나 두 항목을 제외하고 10개 항목을 중심으로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 1에서 높은 적재값을 보인 항목은 보건의료(0.884)와 보건위생(0.841)이고 그 다음이 경조사(0.701)이다. 보건의료와 보건위생은 건강관리 측면에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항목들이다. 이 요인에 포함된 항목 중 높은 적재값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보건의료박탈 차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요인 2에서 높은 적재값을 보인 항목은 의생활(0.861), 외식(0.811), 식생활(0.760) 등이며 주생활에 대한 박탈감도 0.579로 유의하게 나타나 이 요인은 특성상 의식주박탈 차원을 나타낸다. 요인 3의 경우 문화여가에 대한 박탈감이 0.913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가구집기(0.771), 교제생활(0.724) 등의 순이다. 이 요인은 전반적으로 문화생활박탈 차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Table 3. 
				
            

            
              Dimensions of Relative Deprivation : Year 2010
            
            

          

          
            
              
                	Categories
                	Factors
              

              
                	Health care
                	Basic FCH
                	Leisure activities
              

            
            
              	Health care
              	
                0.844
              
              	0.414
              	0.171
            

            
              	Personal care
              	
                0.841
              
              	0.260
              	0.193
            

            
              	Aid for ceremony
              	
                0.701
              
              	0.172
              	0.469
            

            
              	Clothing
              	0.142
              	
                0.861
              
              	0.294
            

            
              	Food away from home
              	0.254
              	
                0.811
              
              	0.249
            

            
              	Food at home
              	0.402
              	
                0.760
              
              	0.052
            

            
              	Housing
              	0.452
              	
                0.579
              
              	0.067
            

            
              	Leisure activities
              	0.135
              	0.147
              	
                0.913
              
            

            
              	Household equipment
              	0.114
              	0.300
              	
                0.771
              
            

            
              	Social life
              	0.411
              	0.067
              	
                0.724
              
            

            
              	Eigen value
              	2.78
              	2.67
              	2.39
            

            
              	Variance
              	27.85
              	26.67
              	23.94
            

            
              	Cum. variance
              	27.85
              	54.52
              	78.45
            

            
              	Cronbach α
              	0.88
              	0.86
              	0.83
            

          

          
            
              Note : FCH=Food, clothing, housing
            

            
              Method of extraction :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2) 생계박탈차원 2015년
          2010년에는 교통과 통신생활에 대한 박탈감이 유의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나 2015년 자료에는 두 항목 모두 0.7 이상의 높은 적재값을 나타내어 12개 항목 모두 요인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요인 구조가 2010년 자료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 1에 포함된 5개 항목들은 모두 0.7 이상의 적재값을 가지고 있으며 통신, 교제, 교통, 문화, 경조사 등이 하나의 차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은 문화여가박탈감을 반영한다. 요인 2에서 높은 적재값을 보인 항목은 의생활(0.836), 외식(0.809), 식생활(0.750) 등이며 주생활(0.555)과 가구집기(0.501)에 대한 박탈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은 특성상 의식주박탈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요인 3은 보건의료와 보건위생 두 항목만이 하나의 차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적재값은 각각 0.844와 0.797로 높았다. 이 요인은 보건의료박탈 차원을 반영한다.

          
            Table 4. 
				
            

            
              Dimensions of Relative Deprivation : Year 2015
            
            

          

          
            
              
                	Categories
                	Factors
              

              
                	Leisure activities
                	Basic FCH
                	Health care
              

            
            
              	Communication
              	
                0.789
              
              	0.244
              	0.250
            

            
              	Social life
              	
                0.773
              
              	0.322
              	0.230
            

            
              	Transportation
              	
                0.735
              
              	0.181
              	0.396
            

            
              	Leisure activities
              	
                0.725
              
              	0.412
              	0.158
            

            
              	Aid for ceremony
              	
                0.724
              
              	0.257
              	0.111
            

            
              	Clothing
              	0.264
              	
                0.836
              
              	0.226
            

            
              	Food away from home
              	0.314
              	
                0.809
              
              	0.142
            

            
              	Food at home
              	0.317
              	
                0.750
              
              	0.310
            

            
              	Housing
              	0.280
              	
                0.555
              
              	0.471
            

            
              	Household equipment
              	0.393
              	
                0.501
              
              	0.393
            

            
              	Health care
              	0.176
              	0.238
              	
                0.844
              
            

            
              	Personal care
              	0.314
              	0.253
              	
                0.797
              
            

            
              	Eigen value
              	3.44
              	3.01
              	2.20
            

            
              	Variance
              	28.68
              	25.11
              	18.33
            

            
              	Cum. variance
              	28.68
              	53.78
              	72.12
            

            
              	Cronbach α
              	0.89
              	0.87
              	0.80
            

          

          
            
              Note : FCH=Food, clothing, housing
            

            
              Method of extraction :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3) 생계박탈차원의 공통점과 차이점
          2010년과 2015년의 공통점은 두 자료 모두 3개의 박탈차원이 있고 차원별 속성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각 차원을 구성하는 항목들은 차이가 있다. 문화여가박탈 차원의 경우, 2010년에는 문화여가 및 교제와 더불어 가구집기에 대한 박탈감이 하나의 차원을 구성하였으나 2015년에는 교통 및 통신이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경조사가 문화여가박탈 차원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의식주박탈 차원은 두 자료 모두 유사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차이점은 2015년에는 가구집기에 대한 박탈감이 의식주박탈 차원에 구조화되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박탈 차원의 경우, 2010년에는 경조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5년에는 경조사가 제외되고 보건의료와 보건위생 두 항목만이 내적으로 일치하여 한 차원을 구성하고 있다.

        

      

      
        4. 농지상속의 결정요인
        농지상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IF)를 검증한 결과 변수들 모두 공차한계가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지수도 2 이하로 산출되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5. 
				
          

          
            Determinants of Farmland Inheritance : Regression
          
          

        

        
          
            
              	Model
              	Farmland Pension System 
1st Year : 2010
              	Farmland Pension System 
5th Year : 2015
            

            
              	B
              	β
              	t
              	B
              	β
              	t
            

          
          
            	(Constant)
            	 5.146
            	
            	4.972***
            	 0.338
            	
            	0.557
          

          
            	Gender
            	-0.279
            	-0.135
            	-1.703
            	 0.238
            	 0.113
            	2.291*
          

          
            	Age
            	-0.007
            	-0.060
            	-0.637
            	 0.032
            	 0.254
            	 4.542***
          

          
            	Education
            	-0.019
            	-0.020
            	-0.218
            	-0.027
            	-0.031
            	-0.542
          

          
            	Farmland value
            	-0.040
            	-0.052
            	-0.554
            	 0.113
            	 0.190
            	  3.812***
          

          
            	Perception of farmland pension
            	-0.506
            	-0.433
            	-4.731***
            	-0.142
            	-0.129
            	 -2.676**
          

          
            	Deprivation of leisure activities
            	 0.171
            	 0.164
            	2.151*
            	 0.010
            	 0.009
            	0.194
          

          
            	Deprivation of basic FCH
            	-0.168
            	-0.157
            	-1.994*
            	-0.109
            	-0.096
            	-2.004*
          

          
            	Deprivation of health care
            	-0.092
            	-0.090
            	-1.057
            	-0.121
            	-0.114
            	-2.320**
          

          
            	F
            	  4.529***
            	  8.389***
          

          
            	R2
            	0.210
            	0.152
          

        

        
          
            Not e: FCH=Food, clothing, housing
          

          
            *p<.05
          

          
            **p<.01
          

          
            ***p<.001
          

        

        

        
          1) 농지상속 2010년
          2010년의 경우,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농지상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가치는 농지상속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나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과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은 농지상속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노후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농지상속 의지가 약화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생계박탈차원의 경우, 문화여가박탈 계수는 정적인 값을 가지는데 비해 의식주박탈은 부적인 값을 가지고 있어 문화여가박탈이 심할수록 상속의지를 강화시키는데 비해 의식주박탈은 상속의지를 약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건의료박탈은 농지상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β값을 기준으로 변수들이 농지상속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면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β=-0.433)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문화여가박탈(β=0.164), 의식주박탈(β=-0.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농지상속 2015년
          2015년에는 성별과 연령이 농지상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이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상속 의지가 더 강한 경향이 있다.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은 2010년과 마찬가지로 농지상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농지가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일수록 농지상속 의지가 약화되지만 농지가치는 높을수록 상속 의지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반영한다. 생계박탈의 영향력은 2010년과 차이가 있다. 문화여가박탈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의식주박탈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달리 2015년에는 보건의료박탈이 농지상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보건의료박탈과 더불어 의식주박탈도 농지상속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의식주 및 보건의료박탈이 심화될수록 농지상속 의지가 약화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연령(β=0.254)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농지가치(β=0.190),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0.142), 보건의료박탈(β=-0.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변화 추세
          농지연금제도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다음, 추세를 비교해 보면 분명한 변화가 있다. 시행 원년인 2010년에는 농지상속 의지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2015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농지가치도 농지상속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이 농지상속에 미치는 영향은 2010년과 2015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제도가 농지상속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생계박탈차원의 경우, 공통점은 의식주박탈이 2010년과 2015년 모두 농지상속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여가박탈과 보건의료박탈이 미치는 영향은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0년에는 문화여가박탈은 농지상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보건의료박탈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에는 문화여가박탈은 유의하지 않고 보건의료박탈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식주박탈이 미래에도 농지상속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보건의료박탈 역시 농촌노인의 농지상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말해 준다.

        

      

      
        5. 농지연금 이용의 결정요인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비롯하여 농지상속 의지와 생계박탈차원이 농지연금 이용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Nagelkerke R2가 2010년에는 0.331, 2015년에는 0.327로 나타나 농지연금 이용 여부의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모형 설명력이 각각 33.1%와 32.7%라는 것을 말해 준다.

        
          Table 6. 
				
          

          
            Determinants of Using Farmland Pension System : Logistic Regression
          
          

        

        
          
            
              	Model
              	Farmland Pension System 
1st Year : 2010
              	Farmland Pension System 
5th Year : 2015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Constant)
            	5.022
            	3.130
            	2.575
            	5.687
            	5.142
            	1.590
            	10.453***
            	4.296
          

          
            	Gender
            	0.514
            	0.462
            	1.238
            	1.672
            	0.057
            	0.249
            	0.051
            	1.058
          

          
            	Age
            	0.001
            	0.032
            	0.001
            	1.002
            	0.008
            	0.017
            	0.238
            	1.008
          

          
            	Education
            	0.420
            	0.247
            	3.888*
            	1.522
            	0.098
            	0.117
            	0.690
            	1.102
          

          
            	Farmland inheritance:
            	-0.367
            	0.214
            	3.939*
            	1.443
            	-0.333
            	0.127
            	6.878**
            	1.395
          

          
            	Farmland value
            	0.070
            	0.177
            	0.157
            	1.073
            	0.048
            	0.070
            	0.458
            	0.954
          

          
            	Perception of farmland pension
            	1.331
            	0.276
            	23.186***
            	3.784
            	1.397
            	0.168
            	68.768***
            	4.043
          

          
            	Deprivation of leisure activities
            	0.295
            	0.238
            	1.541
            	1.343
            	0.055
            	0.130
            	0.177
            	1.055
          

          
            	Deprivation of basic FCH
            	0.584
            	0.250
            	5.480**
            	1.795
            	6.075
            	3.549
            	3.930*
            	34.667
          

          
            	Deprivation of health care
            	0.013
            	0.215
            	0.004
            	0.987
            	5.807
            	3.497
            	3.757*
            	53.330
          

          
            	Nagelkerke R2
            	0.331
            	0.327
          

          
            	Classification ratio
            	80.5
            	74.3
          

          
            	χ2
            	43.083***
            	107.173***
          

        

        
          
            Note : FCH=Food, clothing, housing
          

          
            *p<.05
          

          
            **p<.01
          

          
            ***p<.001
          

        

        

        
          1) 농지연금 이용 여부 2010년
          농지연금제도 시행 첫 해인 2010년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학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농지연금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상속은 부적인 영향을 그리고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농지상속 의지가 강할수록 농지연금을 이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비해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일수록 연금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생계박탈차원은 의식주박탈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의식주 생활에 대한 박탈감이 심화될수록 농지연금을 신청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오즈비(odds ratio, Exp(B))로 확률을 비교하면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의 오즈비가 3.784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관련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1단위 증가하면 농지연금을 이용할 가능성이 3.784배 증가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의식주에 대한 박탈감은 1단위 심화되면 농지연금을 이용할 가능성이 1.795배 더 증가하고, 농지상속 의지가 1단위 감소하면 농지연금을 이용할 가능성이 1.443배 더 높아진다.

        

        
          2) 농지연금 이용 여부 2015년
          농지연금제도 시행 후 5년이 지난 2015년의 경우, 성별, 연령 뿐 아니라 학력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상속과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이 미치는 영향은 2010년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생계박탈차원이 미치는 영향은 2010년과 비교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점은 의식주박탈이 농지연금이용 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2010년과 달리 2015년에는 보건의료박탈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건의료박탈 계수는 정적인 값을 가지는데 이는 보건의료박탈을 심하게 느낄수록 농지연금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말해 준다. 오즈비(Exp(B))를 살펴보면 보건의료박탈이 1단위 더 심화되면 농지연금을 이용할 확률이 53.33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박탈이 미치는 영향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농촌노인의 경우, 질병 등으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가 커질 때 주어진 생계비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생계항목 중 어떤 항목은 조정이 불가능한 것도 있다. 노인에게 보건의료비는 조정이 어려운 항목이므로 보건의료비가 많이 들 때 농지를 유동화 하여 생계비를 마련할 수밖에 없으므로 농지연금을 이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속동기가 농지연금 가입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보다 생계박탈감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해 준다.

        

        
          3) 변화 추세
          2010년과 2015년간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생계박탈감이 농지연금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향력을 반영하는 오즈비를 비교해 보면 의식주박탈이 2010년에는 1.795였으나 2015년에는 34.667까지 증가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2010년과 달리 2015년에는 보건의료박탈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즈비는 의식주박탈보다 더 높은 53.330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도 농지연금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의식주 뿐 아니라 특히 보건의료박탈감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한다. 또 하나, 일관된 추세는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농지가치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농지상속 의지와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 생계박탈차원은 앞으로도 농지연금이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농지상속 및 농지연금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으며, 농지연금제도 시행 원년(2010년)과 시행 후 5년이 경과 한 다음의 변화 추세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농지상속 및 농지연금이용 여부가 결국은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농촌노인의 생계박탈감을 주요 변수로 포함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계박탈감은 두 자료 모두 의식주박탈, 보건의료박탈, 문화여가박탈 등 3개 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차원별 속성은 유사하나 구성 항목은 차이가 있었다. 근본적인 차이는 2010년에는 생계항목들 중 교통 및 통신생활에 대한 적재값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분석에서 배제되었으나 2015년에는 두 항목 모두 0.7 이상의 높은 적재값을 가지고 문화여가박탈 차원에 포함되었다. 보건의료박탈 차원의 경우, 2010년에는 경조사가 포함되었으나 2015년에는 보건의료와 보건위생 두 항목만이 한 차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주박탈은 두 자료 모두 유사한 항목들로 구조화되었다.

      둘째, 농지상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010년에는 성별과 연령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2015년에는 성별, 연령을 포함하여 농지가치도 농지상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인식과 의식주박탈은 두 자료 모두 농지상속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문화여가박탈과 보건의료박탈의 영향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다. 2010년에는 문화여가박탈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보건의료박탈은 유의하지 않았다. 2015년에는 문화여가박탈은 유의하지 않고 보건의료박탈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셋째, 농지연금 이용 여부가 농지상속 및 생계박탈차원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설명력이 30% 이상으로 높았다. 2010년과 2015년 자료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농지상속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농지연금인식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의식주박탈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공통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2010년과 달리 2015년에는 보건의료박탈이 농지연금 이용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오즈비도 53.330으로 매우 높았다. 오즈비는 의식주박탈도 2010년의 1.795에 비해 2015년은 34.667로 급격히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달리 농촌노인도 교통 및 통신생활이 주요 생계항목이 되었고 이들 두 항목이 문화여가박탈 차원의 구성 요소이다. 이는 교통 및 통신생활에 대한 농촌노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며, 문화여가박탈 수준이 높다는 것은 교통 및 통신, 교제생활에 대한 박탈감도 심화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같은 논리로 식생활 박탈감이 높은 노인은 의생활 및 주생활 박탈감도 높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노인의 생계박탈감을 줄이기 위한 복지정책은 생계박탈차원의 구성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박탈감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보건위생도 더불어 고려해야 한다. 이유는 보건의료는 보건위생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동일 차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보건위생은 건강한 노후생활과 같은 맥락에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과 의식주박탈이 농지상속 동기에 일관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촌노인은 땅과 토지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해 왔고 그로 인해 고령으로 영농이 어렵고 농가소득 부재와 더불어 겹치는 경제적 빈곤 속에서도 농지를 토대로 노후생활자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유는 부모자녀 간의 뿌리 깊은 상속동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자녀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적인 것이 현 실태이다. 그러나 상속동기가 강하게 작용하더라도 의식주박탈이 심화되면 농지상속 동기가 약화되어 농지연금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의식주박탈과 더불어 보건의료박탈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화여가와 달리 의식주나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는 생존 및 건강과 직결되고 또한 보건의료 지출은 조정이 불가능한 항목이므로 관련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농지를 유동화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적 변동이 생길 경우 가장 줄이기 힘든 항목으로 전체 노인의 49%가 보건의료비라고 응답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15)의 조사에 의하면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2007년에 207만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339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민 1인당 연평균 진료비(109만원)의 3배 수준이다. 이러한 진료비 실태와 농지상속 및 보건의료박탈감 간의 인과관계는 농지연금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부합되는 재정 및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농지연금 이용 여부는 농지상속 의지와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에 달려있다. 실제로 농촌노인 다수가 땅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영농이 어렵고 최저생계가 어려운 노인들도 땅에 대한 애착과 상속동기로 인해 2010년에는 83%가 농지를 상속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도 2015년에는 54%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유는 생계박탈감의 각용이 크기 때문이다. 즉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의지가 있더라도 경제적 빈곤으로 의식주 및 보건의료박탈감이 심화되면 농지연금을 이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건의료박탈은 농지상속 및 농지연금과 맥락을 같이 한다. 앞으로 의식주 뿐 아니라 특히 보건의료박탈감이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견된다.

      부수적 분석으로 규명된 것은 상속동기가 없는 노인에 비해 상속동기가 있는 노인의 보건의료박탈감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인구 및 농가소득의 감소와 더불어 농업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 실정을 감안하여 상속동기 및 생계박탈에 대한 농촌노인의 욕구가 반영된 농지연금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고, 제도에 대한 안내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최하위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농지연금은 농촌노인 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고령농업인에 대한 노후생활보장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사회적 가치와도 부합되고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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